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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역사적 대립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시점에서-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1. 문제의 소재와 학술적 방도

본 발표는 ① 한중일 간의 과거사와 역사 교육을 둘러싼 대립점에 관한 역사 교과서 

기술이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검정 교과서와 집필자인 역사 

연구자의 노력으로 일정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①에는 주로 민간의 협동적 작업,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일본측의 역사적 경위가 있는 점, 

③정부 관여에 의한 협동적 작업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대립점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각국의 역사 전시 등에서 일본의 판결에 기재된 사실 확인이나 학술적 

기재 등을 활용해 해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자의 역할로서 기

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인을 포함한 3국 국민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수용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의 의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2. 일본에서의 역사 교과서 현황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특히 식민지 통치기에 관한 기술에 대해 개선의 조짐

은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 정부 주장의 반영, 집단적 자위권이나 위안부 문제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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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서적 (본문) 일본은 식민지나 점령지에서도 혹독한 동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수의 조선

인이나 중국인이,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끌려와 광산이나 공장 등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동원은 여성에게도 및 전지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p. 227)

교육 출판 (본문) 전쟁이 총력전이 되는 가운데, 일본 내뿐만 아니라 식민지나 점령지 사람

들도 노동력의 병력으로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다

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에 끌려와 낮은 임금으로 힘겨

운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p. 227)

(칼럼) 과거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보상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대립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후,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무

력에 의지하지 않고 대화와 법에 근거해 그 해결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

다. (p. 259)

교용 검정」(2016년 3월 19 일 아사히신문), 「교과서, 강력해지는 문부과학성 관여」

(2017년 3월 25 일 아사히신문)은 2016년도 고교 역사 등의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2014

년 1월에 개정된 검정 기준의 3대 요건(①정부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를 둔다, 

②특정 일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③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수치 등

의 기술은 여러 설이 있음을 함께 기재할 것)이 적용된다고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난징

대학살(난징 사건)의 희생자수가 ‘일본에서는 수만~수십만 이상 등 여러 설이 있음’ ‘중국 

정부는 30만 이상을 주장’이라고 기재하더라도 ‘통설적인 견해가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본사 A의 경우, ‘간동대지진 시에 학살된 조선인 수를 ‘수천명’

이라고 기재했었으나 ‘통설이 없다’고 지적되어 ‘수백명~수천명’으로 바꾼’ 점, ‘중국인 강

제 노역을 둘러싼 전후 보상 관련 기술에 ‘각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됨’이라고 추가한’ 점, 

일본사 2권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 관련 2015년말의 한일 합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나온’ 점, 영토 관련 기술은 ‘현행의 1.6배 분량이 된’ 점 등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표 1과 표 2에서는 검정 교과서에서도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을 어

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과서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2017년도에 사용중인 학교역사교과서) 1)

1) 야마모토 겐지(山元 研二) ·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判決書教材活用

の視点から－」『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제37 권 제1호 표 1은 야마모토 겐지의 작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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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서원 (본문) 전쟁으로 인해 일본 내 노동력이 부족하자, 일본은 기업 등에서 반 억지로 

할당을 정해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모아 일본 각지의 탄광·광산 등으로 데리고 

가, 낮은 임금으로 힘겨운 노역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p. 227)

(본문)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과거사 인식이나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있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 259)

이쿠호샤 (본문) 전쟁 말기는 조선이나 대만에도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되어 사람들에게 괴

로움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 징용 되어 힘겨운 노역

을 강요당하는 조선인이나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p. 238)

시미즈 서원 (본문) 억지로 데려 온 조선인·중국인이나 연합국군의 포로까지 탄광 등에서 일

하게 했다. (p. 241))

(본문) 아시아 근린국가들과는 관계가 심화되는 한편, 과거의 침략전쟁이나 식민

지 지배에 대한 반성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겼다. 그러한 가운데 1995년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평화 이념과 민주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총

리 담화가 발표되었다. (p. 270)

마나비샤 (본문) 또한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각지로부터 사람들을 노무자로 징집해 비행장 

건설 등 강제로 육체 노역을 시켰습니다. 1942년, 태국에서 버마로 향하는 철도

를 건설하기 위해 버마로부터 10만명, 태국으로부터 4만명, 말레이반도와 자바

섬으로부터 8만명 등 수많은 노무자를 열대 정글 지대의 건설 현장으로 보냈습

니다. 1여년의 돌관공사로 철도는 완성시켰지만, 중노역으로 인해 수많은 노무자

가 과로나 병으로 쓰러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에서는 영국군 

등 포로 6만명 또한 노역을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후에도 ‘롬샤

(Romusha)’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괴로운 육체 노역의 기억이 남게 되었습

니다. (p. 239)

(칼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 정부는 패전까지 약 70만명의 조선인을 국내 탄

광 등에 보냈다. 장시간의 중노역으로, 식사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병이 들거나 

도주하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지원이나 징병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군에 

동원되었다. 또 군속으로서 일본 점령지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감시인이나 토목 

작업 등을 명할 수 있었다. 조선으로부터는 군인 20만명 이상, 군속 약 15만명, 

대만으로부터는 군인 약 8만명, 군속이 약 12만명에 달했다. 한편, 조선·대만의 

젊은 여성 중에는 전지에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은 일본군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 (p. 239)

(본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을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국인 전

쟁 피해자와 유족이 개인으로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중일공동성명 등을 근거로 소송은 거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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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법원이 판결에서 ‘피해자 등의 고통이 극히 

크고, (중략)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고 부언한 점을 받아들여 화해

를 추진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화해금을 지급했으

며, 기념비를 지어 강제 연행·강제 노역의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대응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p. 281)

(주석)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관방장관 담화(자료)의 해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

을 ‘직접 가리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칼럼) 1990년대, 세계에서는 전시 하 및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인권침해를 되묻

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1년에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유엔 주최 회의에서 

노예 무역이나 노예 제도, 식민지 지배의 책임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미국 정

부와 캐나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

넣은 것을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독립을 요구한 사람들을 수용소에 넣어 고문·학대한 문제와 관련해 피

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것임을 표명했다. 1991년 한국에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전시 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1993년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정부 견해를 발표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전시 하의 인권침해를 되묻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미

국·네덜란드 등 각국 의회도 이 문제를 채택했다. 현재, 세계 각지의 전시 하 폭

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p. 281)

신일본사 B

야마카와출판사

(본문) 다수의 조선인이나 점령지역의 중국인을, 일본에 강제 연행해 광산 등에

서 일하게 하고, 나아가 조선인 여성 등 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받은 

자도 있었다. (p. 325)

현대 일본사 A

야마카와출판사　

(본문) 일본 식민지에서 만난 조선·대만 사람들이나 일본 점령 하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공장·광산 등에서 노역을 당했다. (p. 150)

일본사 B

시미즈 서원

(본문)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광산이나 토목 건축업에서는 다수의 조

선인과 더불어 점령지역의 중국인까지 강제 연행해 혹사시켰다. (p. 228)

(주) 패전까지 조선인은 약 80만명, 중국인은 약 4만명의 사람들이 일본에 연행

되었다. 1945년 6월에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강제 연행된 중국인 약 900

표 2　교과서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2017년도에 사용중인 학교역사교과서)2)

2) 야마모토 겐지(山元 研二) ·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判決書教材活用

の視点から－」『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제37 권 제1호 표 2는 야마모토 겐지의 작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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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봉기해 420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p. 228)

(칼럼) 노역자의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조달도 이루어졌다. (p. 253)(자료) 무라

야마 담화

(본문)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　8월에는 ‘식민지 지배’ ‘침략’ 등 무라야마 담

화 등의 문구를 포함한 전후 70년 ‘아베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어, 12월에 한

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

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갹출할 것임을 표명했다.

고교 일본사 B

짓쿄출판

(본문) 경제면에서는 국가총동원법 등을 적용해 군수 생산을 실시하고, 국민징용

령을 적용해 많은 사람들을 공장이나 탄광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p. 213)

(주)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39년부터는 집단 모집을 통해 1942년부터

는 관의 알선으로, 1944년부터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약 80만명의 조선인을 일본 

내지나 사할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또 이 기간 중에 

415만명의 조선인을 조선 내 광산이나 공장에, 11만명을 군대 내 노무요원으로 

강제 연행했다. 또한 약 4만명의 중국인도 일본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사망자를 내었고, 아키타현에서는 중국인의 봉기까지 일어나, 약 

4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 213)

(주) 싱가포르·말레이 각지의 화인(華人, 재외 중국인) 수만 명, 필리핀의 일반주

민 약 9만명을 학살했다. 또 버마·태국·자바(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가혹한 노역 

동원을 실시했다. (p. 213)

(본문) 동남아시아에서는 군정 하에서 석유·고무·식량 등을 징발하고 군표 등을 

남발했기 때문에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노역자 징병이나 항일

운동에 참가한 주민 학살도 이루어졌다. (p. 213) (본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 움직임은 아시아 각국에 경계감을 주었다. 그 배경에는 전쟁 책임, 전후 보

상문제의 미해결이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자 위안부나 강제 연행 등에 대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되었다. 1991년, 한창 소해정을 파견할 무

렵,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가이후 도시키(海部 俊樹) 총리는 침략에 대한 사

죄를 표명했고, 1993년에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煕) 총리가 처음으로 총

리로서 ‘침략전쟁’이라고 명언했다. 전후 50년인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현지 주민

의 불신을 초래하는 예가 지적되었다. (p. 247)

(주) 1993년 8월 5일 담화에서는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본인의 의지에 반해 소

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 상황 하’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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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 B

짓쿄출판

(본문) 조선·대만·’만주국’에서도 황민화 정책과 전쟁 동원이 이루어졌다. (p. 316)

(주)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 점령 후, 일본군이 항일적으로 간주한 중국계 주

민 수만 명을 싱가포르·말레이 각지에서 학살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아시아태평양 전쟁 하에서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강제 노역을 당한 중국인은 약 

4만명이 넘으며 이 중 약 7,000명이 사망했다. 또, 1945년 6월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혹사를 견디지 못한 중국인 노역자가 봉기했으나,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하나오카 사건)(p. 317)

(본문) 전후 보상문제의 미해결이나 복고적 내셔널리즘의 대두에 대한 위구심이 존

재하고,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대립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93

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고노 관방장관 담화) 전후 50년에 해당하는 1995년, 국

회에서 전후 50년 결의가 이루어지고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관련해 침략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전체에 대해 침략전쟁의 성격을 부여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pp. 354-355)

(본문)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

성하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 노역의 보상문제 등을 성실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

력을 활용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적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협력 등 아시아 국민

들의 진정한 공존을 지향하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p. 358)

신일본사 A

짓쿄출판

(본문)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약 80만명의 조선인을 일본 내

지나 사할린의 군수 공장이나 탄광 등에 강제 연행했습니다. 또, 중국인도 강제 

연행했습니다. (p. 104)

(주) 조선에서는 1939년부터 집단 모집이 시작되어, 42년에 관 알선, 44년에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인이 내지·사할린 등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또 

1942년의 도조(東条) 내각의 각의 결정을 통해 약 4만명의 중국인도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탄광이나 광산, 댐 공사 현장 등에서 가혹한 노역

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말기, 아키타현에서는 

중국인 봉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나오카 사건) (p. 105)

(본문) 20 세기 후반에 전후 보상을 둘러싼 재판이 대량 제기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사건과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식민지로부터의 강제 연행·강제 노역이나 ‘위안부’를 둘러싼 소송

이 이루어졌습니다. (p. 163)

(칼럼) 사할린에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패전 후 일본인은 본

토로 돌아왔지만, 한국·조선인은 돌아오지 못한 채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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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일본사 B

도쿄 서적

(본문) 병력이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43년에는 조선에서, 1945년에

는 대만에서도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조선이나 대만으

로부터, 나아가 중국의 점령지로부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일본에 연행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의 군수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가혹한 노역 여건 

하에서 일하면서 참담한 생활 속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 228)

(주) 징용령의 실시에 앞서 1942년 이래 집단적으로 끌려온 조선인은 약 70만명

이라고 한다. 또,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진 식민지나 점령지 여성도 적지 않았다. 

(p. 225)

(본문)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시아태

평양 전쟁 지역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전후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안부·강제 연행·롬샤·한국·조선인과 대만

인의 전 일본병·인도네시아인 병보(兵補), 군표 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 보상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각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

국간 협정을 통해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개인에 대한 

새로운 보상을 부정해 왔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어 보상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7년 

해산) 한편,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에 의한 책임의 명확화와 보상

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p. 233)

3.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술에 있어서 민간의 협동적 연구가 수행한 역할

일본 검정 교과서 집필자의 상당수는 역사 연구자와 역사 교육자이며, 『한일역사 공통 

교재 한일교류의 역사(日韓歴史共通教材　日韓交流の歴史)』(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

과서연구회 아카시 서점 2007년)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未来
をひらく歴史-東アジア3国の近現代史-)』(한중일 3 국 공통 역사교재위원회 고분켄 

2005년) 등을 필두로 한 역사 연구, 역사 교육에 있어서의 협동적 작업은 국민적 공유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후 보상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온 일본의 역사 교육자·교사3)가 수행한 역할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3) 스즈키 도모코(鈴木 智子) (1997) )「『従軍慰安婦』問題を授業で扱って」『歴史地理教育』12월호 pp. 

108-114, 가토 고메이(加藤 公明)(1999) 「リレー討論 従軍慰安婦を考える授業」『教育』 49호 pp. 115-124, 

다카하시 세이치로(高橋 正一郎) (2001) 「高校の授業 日本史 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の訴え」『歴史地理教育』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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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술에 있어서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이 수행한 

역할

일본의 역사 교육사를 되돌아 볼 때, 이에나가 사부로(家永 三郎)가 위헌, 위법한 검

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1965년의 1차 소송을 제기한 이래 32년에 걸쳐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온 교과서 소송, 특히 제3차 소송이 수행한 역할도 잊어서는 

안 된다.

1997년 8월 29일,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은 ‘일본군의 잔학행위’ ‘난징대학살’ ‘소모

타이(草莽隊)’등의 기술에 대한 검정의 위법성과 더불어 ‘731 부대’의 검정 의견에도 재

량권의 일탈을 인정했다4).

1980년 검정, 1983년 검정에서 이에나가는 ‘일본군은 난징 점령 때, 다수의 중국군민

을 살해했고, 일본군 장병 중에는 중국 부인을 욕보이거나 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각주에 ‘일본군은 도처에서 주민을 살해하거나 촌락을 불태우고 부인들을 욕

보이는 등 중국인의 생명·정조·재산 등에 대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막대한 손해

를 끼쳤다’고 첨가했는데, 검정은 ‘중국 부인을 욕보이고’ ‘부인을 욕보이고’ ‘정조’의 각 

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 의견을 교부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은 ‘학계의 상황에 근거

해 판단하면, 검정 당시에 연구자 사이에서는 난징 점령 시 일본군 장병이 중국인 여성

에게 범한 정조 침해 행위에 대해 특히 비난을 받을 만큼 다수이고, 잔학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며, 다수의 중국 군민에 대한 살해 행위와 더불어 난징대학살로 불리

며, 일본군의 난징 점령 시 발생한 특징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

반적이다.’라며 문부성의 검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대법원 1997년 8월 29일 판결은 관동군 안에 세균전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731 부대’라는 군대가 존재해 생체 실험을 실시하면서 다수의 중국인 등을 살해했다는 

월호 pp. 54-57, 쓰카모토 노보루(塚本 登) (2007) 「高校の授業 日本史 人道に反する罪に時効はない－高校生は

戦後補償裁判をどうみているか」『歴史地理教育』9월호 pp. 52-55, 히라이 미쓰코(平井 美津子)(2013) 「歴史

教育の現場から：「慰安婦」の授業を中心に」歴史学研究会編『歴史学研究』No, 901 2013년 pp. 27-34
4) 도쿄 지방 재판소 1989년 10월 3일, 도쿄 고등 재판소 1993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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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이미 검정 당시 학계에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설화하고 있었다.’라며 검정 의견

은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5. 일본의 전후 보상 재판에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의 의의5) 

1990년대 이후,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일본 정부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은 80건 가까이에 이른다. 전후 보상(배상) 청구 소송 중 원고의 호소를 용인(일부 

용인)한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삭제된 것을 포함하면, 야마구치 지방 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1998.4.27, 도쿄 지방 재판소 2001.7.12, 교토 지방 재판소 2001.8.23,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2001.12.26,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2002.4.26등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의 법리, 시효나 민법724조 후단의 제척 기간, 조약 등에 의한 

배상청구권 포기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실 인정은 비록 재판의 승패로 결

부되지 않더라도 사실을 앞에 두고 입법 조치나 화해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기업

측의 화해 대응, 정부 시책에 영향을 주어 왔다.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후 보상문제 관련 재판에 기재된 사실 인정의 일부를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원고

명은 알파벳으로 나타내었다. 또 지면 관계상 내용은 요지만 실었다). 

5.1 후쿠오카 고등 재판소 1999.10.1(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1997.12.2) 

한반도로부터의 강제 연행과 나가사키에서의 피폭

1942년 2월 13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안’을 각의에서 결정하

고 이에 근거해 다수의 조선인 노역자를 일본 내지로 이입시켰다. 1944년 8월에는 ‘반

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각의 결정)에서 국민징용령에 따른 일반 징용을 한반도

에서도 발동시켰다. 판결은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징용이라고 해서 도저히 허용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일본기업에 의한 여관이나 차 안에서의 대응 또

한 마찬가지로 ‘위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관리인 순경이 연행을 하고 감시한 행

5)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裁判に描かれたアジアの個人史」『越境する歴史教育』2004년 6월 교육

사료출판회 pp. 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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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의 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A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1944년 12월 하순, 부산부장(일본 관리)이 발한 징용 영서가 송달되었으나 

남겨질 가족이 걱정되어 숨어 있었다. 그러나 며칠 수, 순경(일본 관리)이 모친을 찾아

가 징용 영서를 받았으면서도 도망친 경우에는 일체의 생활필수품이 배급되지 않는 다

고 위협하며 안내를 했다. A는 반항해봤자 얻어맞을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체

념하고 순경을 따라 그대로 군용수송열차에 몸을 실었다. 부산 부두 가까이의 여관까지 

연행되었지만 도망 방지를 위한 감시역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관부 연락선에 올라 선

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상시 감시를 받으며, 시모노세키까지 연행되어 행선지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기차로 나가사키까지 연행되었다. 기차 입구에는 감시역이 서있었

고, 창의 커튼은 모두 내려져 있었다. 나가사키 역에는 일본기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

었고, A등은 비로소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들었고 직원의 감시 하에 기숙사까지 

행진을 했다. 조선에서 온 징용공의 외출은 허가제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었

고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징용공 여덟 명 내지 열 

명이 한 방에 넣어졌고 식사는 충분치 아니하였다. 징용공 중에는 영양 실조에 걸리거

나 이질에 걸린 자도 있었다. 작업 중에 사망한 징용공이 있었던 외에 A자신도 바다에 

빠졌다. 1945년 8월 9일, 하수구에 몸을 숨겼는데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얼마간 기절하

였다. 이듬 날, A는 기차를 갈아타고 나가사키를 탈출해 8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 배

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5.2.1 도쿄 고등 재판소 2000.11. 30 종군위안부

판결은 병사에 대한 강제 매춘에 종사하게 한 구 일본군의 행위는 집단적, 조직적 강

간이라고 하였으나, 사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 국적의 여성에 대하여 만일 손해배

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민법 724조 후단의 제척 기간에 따라 청구권은 소멸되

었다 하여 기각하였다. 

‘B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여성이다. 1938년경, 업무 내용이 성과 관련되고, 심지어 추

업(醜業)인 점 등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지에서 일할 것을 승낙했고, 다수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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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함께 무창의 일본군 육군 위안소에 끌려갔다. 울면서 저항했으나 군의관에 의한 

성병 검사를 받고, 뜻에 반하여 종군위안부로서 일본 군인의 성행위 상대를 하게 하였

다. 그것이 싫어 도망하고자 하면 위안소의 초바(帳場) 담당자 등에게 다시 끌려와 맞거

나 발로 차는 등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좋든 싫든 계속해서 군인을 상대할 수 밖에 

없었다. 군인이 위안소에 오는 시간대는 병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사관이 저녁부터 

오후 9시까지, 장교가 그 이후로 정해져 있어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군인을 상대하

여야 했다. 때로는 일요일은 오는 군인 수가 많았고, 통과 부대가 있을 때에는 다수의 

군인이 방문해 그 상대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군인 중에는 사소한 일로 

격앙해 군도를 들이대거나 때리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자도 있었다. B는 초바 담

당자, 군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맞다가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옆구리에 군인

이 비수를 들이대 칼자국이 남아 있다. 무창의 위안소에서는 왼팔에 문신을 당해 현재

도 남아 있다. 군인은 피임 도구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도 

있어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하는 위안부도 있었다. 제2차 대전 종료 시까지 위안부로서 

어쩔 수 없이 군인을 상대로 추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5.2.2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 2001.3. 29 종군위안부

‘C는 1940년 무렵, ‘일본의 공장에 돈 되는 일이 있다’ 등의 권유를 받아 부산에서 

배를 이용해 대만의 위안소에 끌려가 거의 매일 일본인이나 대만인의 민간인 외에 수많

은 일본 군인을 상대하다가 걸린 병 때문에 오른쪽 대퇴부에 수술자국이 남았고, 2, 3

차례 위안소를 이동하였다. 식사는 1일 2식으로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외출 또한 부

자유스러웠다. 전쟁 후 귀향하여 혼인을 하고 네 자녀를 두었으나 위안소에 대한 일은 

근친자에게도 숨겼다. 현재는 폭력에 의한 후유증 때문에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한다.’

5.3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 2001.3. 29 여자정신대

‘D는 1944년 봄 무렵, 국민학교 담임 교사가 여학생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일본에 가면 좀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꽃꽂이도 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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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며 권유했고, 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일본인에 인솔되어 도야마 

시에 도착하였다. 공장에서는 주린 배를 참으며 회전하는 금속봉을 절단해 비행기의 부

품을 만드는 기계를 담당하였고, 1일 6000~8000개의 할당량이 끝나지 않을 때는 잔업

도 하게 하여 작업 중에는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2회 수술을 하였다. 공습의 두려움으

로 인하여 불면증에 걸렸고, 정신 안정제를 먹고 쉬던 차에 1945년 7월 무렵 북한으로 

끌려가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종전이 되었다.’

5.4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2002.5. 1 중국인 강제 노역

화북 정무위원회 및 각 행정장관은 노무 동원총부를 조직하여 노역자 강제 징수 계획

을 세우고 화북노공협회와 일본군정당국이 협력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이를 지원하였다. 

행정 공출의 실태는 강제 징수였다. 외무성 보고서는 사망 원인과 질병 원인에 대하여 

총 사망자수 6830명 가운데 질병사는 6434명(92.4%), 상해사는 322명(4.7%), 그 외 

자살자가 41명, 타살자가 33명이다. 그 중 배 안에서 사망하거나 병명을 알 수 없는 

자는 583명, 일반 질병에 의한 자는 3889명,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환에 의한 자는 

1962명이다. 상해사 중 공상사는 267명, 사상사는 55명이다. 공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탄갱 및 발전소 건설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원인은 낙반 낙석, 측벽 붕괴에 의한 경

우가 가장 많아 71명, 차량에 의한 경우가 30명, 가스 폭발은 20명이다. 사상사 55 명 

중 35명은 전재사이다.

5.5 도쿄 지방 재판소 2002.8. 27 세균전

판결에는 ‘역사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상세한 사실의 확정은 최종적으로는 무제한의 

자료에 근거한 역사학, 의학, 역학, 문화인류학 등의 관련 제과학에 의한 학문적 고찰과 

논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내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당 

법원으로서 본건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존재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구 일본군에 의한 중국 각지에서의 세균병기의 실전 사용은 

제네바 의정서에서 말하는 ‘세균학적 전쟁 수단의 사용’에 해당된다. ‘세균전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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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헤이그 육전 조약 3조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 책임이 발생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1936년에 편성된 관동군 방역부는 관동군 방역 급수부로 개편되었고 이윽고 731 부

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 부대는 1938년 무렵 이후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 

교외의 핑팡(平房)에 광대한 시설을 건설하여 본부를 두고, 그 밖에 지부를 두고 있었

다. 부대의 주된 목적은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 제조로, 핑팡 본부에서 이루어졌다. 또 

중국 각지로부터 항일운동의 관계자 등이 731 부대로 이송되어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체실험을 실시하였다.’

‘1940년부터 1942년에 걸쳐 731 부대나 1644 부대 등에 의해 중국 각지에서 세균병

기의 실전 사용(세균전)을 이루어졌다.’

‘1941년 11월 4일, 731 부대의 일본 군기가 창더(常德) 상공에 날아와 페스트 감염 

벼룩과 면, 곡물 등을 투하하였고 현성 중심부에 낙하하였다. 11월 11일에는 페스트 환

자가 나오기 시작해 약 2개월 사이에 1차 유행으로 현성 지구에서 8명의 사망 환자가 

나왔다. 약 70일의 간격을 두고 1942년 3월부터 2차 유행이 발생하여 6월까지 현성 

지구에서 총 34명의 사망 환자가 나왔다. 창더 시가지의 페스트가 농촌부로 전파되면서 

각지에서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창더 관련 페스트에 의한 사망자는 7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6　전후 보상 재판 판결의 의의와 역할

전후 보상 재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를 근거로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는 판결도 나와 있다. 판결이 기업

과의 화해를 촉구하고, 현실적으로 화해가 성립되는 케이스 또한 법원이 사실 인정을 

한데 의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하여 미나미 노리오(南典

夫)(2004)는 재판에서 밝혀진 피해와 가해의 사실, 권리행사를 둘러싼 사정 등의 ‘사실

적 시행착오’가 일률적으로 청구를 물리치는 ‘제소의 적용 제한이 인정될지 여부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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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다’6)고 지적한다.

역사적 사실로서 일본의 사법이 확인하고 공표한 사례가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6. 역사 박물관 등의 전시해설에서의 실증적 역사 기술의 확충(총괄)

전후 보상문제를 둘러싼 과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정치 주도로 화해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양국간 외무성이 대응한 한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제1

차 2005년, 제2차 2010년)7), 중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2010년)8) 등의 성과 또한 충

분히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본 발표의 마지막으로 3국의 많은 국민이 방문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전시, 관광용 자료 등에 대한 역사 전시의 해설, 특히 식민지화 프로세스,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개개 사항 해설에 대하여 자국민의 기존 지식, 

이해를 전제로 한 상징적 전시에서 벗어나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자에 의한 국외 방문

자를 전제로 한 설명 기술로의 개선, 구체적으로는 3국의 역사 연구 현황, 사실 인정의 

비교, 교과서 기술의 비교를 가미한 역사적, 학술적 해설을 중시하는 전시 해설로의 개

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하는 2008년에 전시 확인에 근거한 지적이며, ‘독립기념관 전시품 요록’(일본어판 

2004년 개정판)에 기재된 문구를 토대로 한 지적이기도 하고, 독립기념관의 전시 담당

자가 참가한 심포지엄(2010년 개최)에서 지적된 내용9)이므로, 이미 수정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바, 그 경우에는 양해해주기 바란다. 

6) 미나미 노리오(南 典夫) 「戦後補償裁判の現在と未来を考える」『法律時報』일본평론사 2004년, p. 12
7)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rekishi/index.html
8)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china/rekishi_kk.html
9)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日本の博物館における同時代展示の課題と可能性」『博物館と記念館における歴史

教育-ヨーロッパと東アジアの比較-』한국국립박물관·도호쿠 아시아역사재단 2010년 8월 pp. 75-83　(2010년 

08월 12일-13일 국제 심포지엄(서울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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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을미 조약’ 관련 재현 모형

일본측 자료 등에 의한 일본측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교권 박탈이 군사적 압력 하에서 

강요당한 사실은 하야시 곤스케(林 権助)『회상기(回想記)』, 니시요쓰쓰지 긴타카(西

四辻公堯)『한국외교비화(韓国外交秘話)』, 『대한리년사(大韓李年史)』, 이토 히로

부미(伊東博文)의『복명서(復命書)』 (일본외교문서) 등에 의해, 예전에는 야마베 겐

타로(山辺健太郎) 『일본의 한국 병합(日本の韓国併合)』 (태평 출판사 1966년), 근

래에는 운노 후쿠주(海野福寿) 『한국 병합(韓国併合)』 (이와나미 신서 1995년) 등에 

기술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의 실행 계획을 결정(1905년 

10월 27일)하고 한국 주재군 군사령관에게 명령, 일본군을 한성에 종결시켜, 한국 정부

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보호권 설정을 통지함으로써 열국에 사정 설명을 실시하도

록 결정하였다. (2) 한국 황제는 시종 외교권의 위양을 거부하였으나, (3) 이토히로부미

가 한성에 입성(11월 9일)하여 보병 1대대·포병 중대·기병 연대가 왕궁 앞과 종로에

서 군사훈련을 통한 시위를 하고, 일본병이 시내를 순회하는 가운데(11월17-18일) (4) 

일본병으로 가득 찬 경운궁에 이토가 군사령관, 헌병 대장과 참내하여 황제가 최고회의

를 거부하였기에 대신을 심문하였다. 이토는 각 대신의 비동의를 ‘반대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 (5) 오후 11시, 하야시 공사와 박 외상이 협약안에 기명, 외상이 직인을 

날인하였다.

독립기념관의 재현 모형 전시는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적 장면의 재현인데,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한 해설은 생략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방문자들이 사실로써 

납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강제적 병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6.2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관련 재현 모형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관련 재현 모형의 경우, 지역에서 트럭으로 납치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납치 당사자와 피해자의 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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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한국국민과 식민지 통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

는 자에게는 상징적 이미지를 얻는데 불과하다. 여기에서도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전시나 해설 등에 일본에서의 판결 사실 인

정 부분(본 발표 5)이나 한국 및 일본의 교과서 기술(일본에 대해서는 본 발표 2)을 추

가한 해설 전시가 검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7. 사실 공유에 공헌

영화 ‘피의 일요일’(2002)은 1972년 1월 30일(일요일), 북아일랜드 델리 시에서 발생

한 가톨릭계 주민의 공민권, 억류(Internment)에 대한의 항의 행동을 무력 탄압해 13

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영국 정부는 자기 방위라고 설명하면서 북아일랜드 

전체를 직접 통치 하에 두었다. 사건은 영국과 IRA의 처참한 살육과 항쟁을 거쳐 38년

이 경과한 2010년 6월 15일, 카메론 총리가 정부의 입장에서 사죄를 했다. 원작자인 

돈 마랑은 이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사실이다’ ‘사실 해석이 아니다’ ‘결론은 아니

다’ ‘화해 프로세스가 틀렸다10)’고 지적한다.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의 역할은 단기적 해결을 전망할 수 없을 때에도 역사적 사실의 

공유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장래 화해를 목표로 연구자, 교육자로서 역사적 사

실의 확인을 반복하며 사회에 제공해 나가는데 있다. 이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나가고자 

한다. 

주요 저서 등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社会科歴史教科書成立史－占領期を中心に－』일본도서센터 2004년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裁判判決で学ぶ日本の人権』아카시 서점 2006년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映画で見なおす同時代史』시즈오카 학술출판 2017년

10) 돈 마랑의 말은 본 작품 DVD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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